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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 집적에 기초한 소비의 질이 출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이론적 모형은 소비자의 효용이 재화의 소비와 자녀의 수에 의존한다는 가정하에서 소비

의 질이 자녀의 수 결정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소비의 질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이 상승해 자녀의 수는 감소하고, 재화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02∼2017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

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소비

의 질과 출산율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추정한다. 이때 ‘인구밀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의 질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 집적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

정책이 단기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사회적 구조 혹은 제도의 변화(예를 들어 

인구 집적에 따른 소비의 질)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제어: 인구 집적, 소비의 질, 자녀의 수, 출산율,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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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nsumption quality 

on fertility determination based on population agglomeration.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s that consumption quality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nsumer’s utility depends 

on the consumption of goods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is is because the 

higher consumption quality given exogenously, the higher the opportunity cost 

of raising children, so that the consumption of goods can increase with a small 

number of children. In addition, using panel data o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2002 to 2017, this study estimat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quality and fertility rate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various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Here, ‘population density’ i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population agglomeration to reflect consumption quality by 

metropolitan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provide some implications that 

public policies for raising fertility rate should take into account long-run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changes as well as the short-run support 

policies.

□ Keywords: Population Agglomeration, Consumption Quality, Number of 

Children, Fertility Rate,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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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Becker(1960)의 이른바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에서는 자녀

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출산에 대한 소비자(가구)의 선택이 변하

였다고 제시하였다. 즉 20세기 중반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소득과 교육 수준의 향상, 산업구

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의 이유로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개별 가구는 출

산의 결정을 선택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출산율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출산과 양육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특히 여성

의 교육수준 향상(Hwang and Lee, 2014; McCrary and Royer, 2011)과 경제활동참가의 

증대(황진영, 2013b; Becker, 1960; Bloom et al., 2009; Galor and Weil, 1996; Kögel, 

2004; Lee et al., 2012; Wang et al., 1994; Weil, 2009)를 주목하였으며, 이상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혼의 지연(Goldsheider and Waite, 1986; Thornton et al., 1995)

이나 초산연령의 증가(황진영, 2013b; Hwang and Lee, 2014; Kohler et al., 2002) 등도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사망률의 감소(Becker et 

al., 1999; Sah, 1991; Whittington et al., 1990), 이혼율의 증가(Becker et al., 1977; 

Brien et al., 2006; Vuri, 2001), 노동시장 혹은 경제내 불확실성의 확대(Bhaumik and 

Nugent, 2005; Blossfeld et al., 2005; Hondroyiannis, 2010),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김민영･황진영, 2016; Dettling and Kearney, 2014) 등 다양한 요인들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비록 선행연구들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같이 현상의 관측에 기초해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출산율이 감소한(혹은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다소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

어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일 수 있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수

준의 향상 그 자체가 아닌 ‘접근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성의 교육수준을 퇴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향후의 연구는 경제사

회의 환경 변화에 따른 가구의 인식이나 삶의 질의 변화에 의해 생겨나는 요인들을 찾아야 한

다.1) 

1) 일련의 선행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른 연구분야로서 현재 시용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공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의 요약은 이종하･황진영(2018)에 나타나 있다.



194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121호) 2020. 06. 191~210

한편 Martine et al.(2013)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경제활동참가의 증대 등이 도시화

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Guo et al.(2012)과 Martine et al.(2013)은 

도시화 진행과 출산율 감소 간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도

시화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소비의 양과 질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이나 여가의 

활용 및 교육이나 구직의 기회 등을 증대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Bertinelli and Black, 2004; Clark et al., 1988). 따라서 도시화는 인구 집적

(agglomeration)에 따른 이익을 통해 소비의 양과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는 출산

과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의 질 향상은 인구 집적에 따른 이익으로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 집

적은 다양한 여가시설, 백화점, 식당 등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소비의 질을 향상시킨

다고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인구 집적에 따른 소비의 질이 어떻게 출

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산율 결

정요인들이 인구 집적(이는 경제발전 혹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과 함께 변

동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즉 본 연구는 인구 집적에 따른 소비의 질 향상이 직접적으

로 출산율을 제약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모형

은 Aoki and Konishi(2011) 모형을 변형시켜 소비의 질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더하여 2002∼2017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

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소비의 질과 출산율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소비의 질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간단한 이론 모형을 통해 소비의 질과 자녀의 

수 간의 이론적 관련성(가설)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과 관련된 자료, 추정방정식 

및 추정방법 등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일련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Ⅱ. 소비의 질과 자녀의 수

본 장에서는 Aoki and Konishi(2011) 모형을 변형시켜 소비의 질과 자녀의 수 간의 이론

적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비자(가구)의 효용( )은 자녀의 수()와 소비묶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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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며, 과 는  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한다.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다

음과 같다. 

      ,   

소비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는 ‘시간’의 지출이 요구된다. 우리는 일반

적인 관점에 기초해 소비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요구되는 재화의 양()과  시간()이 많을

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 수 있다는, 즉 와 가 을 결정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

정한다. 마찬가지로 소비묶음()은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양()과 소비에 따른 시간()의 

증가함수로 상정한다. 이상의 내용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따라서 소비자의 효용은 과 의 함수이며, 이는 모두 소비하는 재화와 시간의 증가함수

이다. 한편 소비자의 예산제약은 외생적으로(exogenously) 주어지는 재화의 가격(), 임금수

준( ) 및 노동부존량(labor endowment,  )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이상의 예산제약 하의 목적함수에 기초한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기회집합(opportunity 

se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은  
 , 


  ,   ,    이며, 이때 는 라그랑지 승수(Lagrange multiplier)

이다. 우리는 이상의 1계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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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 )만이 상승하면, 과 가 감소하거나 혹은 와 

가 증가해야 한다. 이상의 결과는 상당히 직관적이다. 왜냐하면 임금의 상승은 노동시간을 

증가시켜2) 재화를 소비하는 시간( )과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  )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예

산제약을 완화시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와 )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

상승의 효과는 (ⅰ) 의 증가(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재화의 양이 증가)로 인해 자녀의 수 결

정에 미치는 양의 영향과 (ⅱ) 의 감소(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시간의 감소)로 인해 자녀의 

수 결정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임금 상승이 자녀의 

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임금상승(혹은 경제활동참가의 

증가)이 출산율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은 표본의 선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

한다.3) 

이제 소비의 질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함

수는 소비의 질을 고려하는 소비묶음()의 증가함수로 상정한다. 이때  는 외생적으로 주

어지며 1보다 큰 값으로 가정한다. 즉  의 값이 클수록 가 효용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증가한다. 따라서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함수와 1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이상의 식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의 증가는 의 감소와 의 증가로 연

결된다. 즉 이상의 식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소비의 질의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혹은 자녀의 수 감소)와 함께 재화에 대한 소비의 증가가 생겨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의 질이 자녀의 수에 음의 영향과 소비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상당히 직

관적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소비의 질은 소득수준은 물론 인구 집적과도 밀접하게 관련

되기 때문이다(Bertinelli and Black, 2004; Clark et al., 1988). 일반적으로 도시는 시골

에 비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 식당, 위락시설 등 더 많은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상정할 수 있다(Bertinelli 

2) 임금상승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대체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3) 이상의 논의는 황진영(2013b)의 실증분석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 즉 황진영(2013b)은 133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는 역U자 형태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경제발전 초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 음(-)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소득수준이 임계점보다 큰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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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lack, 2004; Clark et al., 1988). 즉 이상의 결과는 인구 집적에 따른 소비의 질 향상

이 자녀의 수와 음의 연관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4)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는 인구 집적을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인구밀도’를 이용해서 이상의 관계, 즉 소비의 질이 

자녀의 수(출산율)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추정방정식 및 자료

실증분석은 2002∼2017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소

비의 질과 자녀의 수 간의 이론적 관련성을 추정한다.5) 우리가 대상 기간을 2002년부터 선

정한 이유는 2000년대 초 ‘밀레니엄 베이비’ 열풍에 따라 출생아 수가 등락하였던 시대적 상

황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지역별 소비의 질은 앞 장의 논의에서와 같이 인구 집적을 반영하

는 ‘인구밀도’를 대리변수로 이용한다. 또한 지역별 자녀의 수는 합계출산율을 이용해 측정한

다. 인구밀도는 “1 스퀘어 킬로미터(sq Km) 당 인구수의 크기”(명, 이후 DEN)으로 나타내

고,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현재의 연령별 여성 출산율만큼 출산한다는 가정

하에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명, 이후 TFR)”를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인 출산율 결정요인들

을 통제한다. 즉 실증분석 모형은 출산율 결정요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고용) 혹은 임금

수준(김현숙 외 2인, 2006; 조윤영, 2006; 황진영, 2013b; Becker, 1960; Bloom et al., 

2009; Galor and Weil, 1996; Kögel, 2004; Lee et al., 2012; Wang et al., 1994; 

Weil, 2009), 이혼율(Becker et al, 1977; Brien et al.; 2006, Lillard and Waite, 1993; 

Vuri, 2001), 경제내의 불안정성 혹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황진영, 2013a; Bhaumik and 

Nugent, 2005; Blossfeld et al., 2005; Hondroyiannis, 2010 등), 초산연령의 증가

(Hwang and Lee, 2014; Kohler et al., 2002) 등을 고려한다.6)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

4) 물론 인구의 대규모 집적은 공해･교통･범죄 등과 같은 과밀(congestion)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
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집적에 따른 이익이 비용보다 큰 상태를 가정한다. 

5)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7월 출범)는 자료의 가용성
을 고려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6) Becker et al.(1999), Sah(1991), Whittington et al(1990) 등이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사망률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출산율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
체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해 분석하기 때문에 경제발전 단계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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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가율(%, 이후 FLP), 이혼율(1,000분비, 이후 DIV), 경제고통지수(인플레이션율+실업률

(%), 이후 EPI) 및 초산연령(세, 이후 AFB)이 출산율 결정요인으로 고려된다.

또한 실증분석 모형은 지역의 특성과 일자리 성격(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기 위한 변

수로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제조업 비율”(%, 이후 IND), 정부의 보육정책과 같은 제

도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어린이집 당 아이 수”(명, 이후 RCDC) 및 소비의 양을 반

영하는 “GRDP 대비 가계 소비지출 비율(%, 이후 HCE)”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통제한다. 

<표 1> 변수들의 설명과 기초통계량

변수 설명 평균 중위수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TFR 합계출산율(명) 1.26 1.27 1.64 0.84 0.15 

FLP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0.77 50.10 66.10 41.40 4.12 

DEN 인구밀도(명, 로그) 6.62 6.36 9.73 4.49 1.50 

DIV 이혼율(1,000분비) 2.41 2.30 4.50 1.80 0.43 

AFB 초산연령(세, 로그) 3.39 3.39 3.48 3.31 0.04

IND
산업구조

(GRDP 대비 제조업 비율, %)
30.82 28.79 73.26 2.94 17.91 

EPI
경제고통지수

(인플레이션율 + 실업률, %)
5.57 5.50 8.80 1.70 1.49 

RCDC 어린이집 당 아이 수(명, 로그) 4.26 4.20 5.12 3.77 0.32 

HCE
가계소비

(GRDP 대비 가계 소비지출, %)
50.32 52.22 82.27 20.21 14.81 

주: 관측치의 수는 16년(2002년∼2017년)×16개 광역자치단체=256개임. 

이상의 변수들 중에서 DEN, AFB 및 RCDC는 실증분석에서 자연로그를 취해 사용하는데, 

이는 이들 변수들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거나 크기에 있어 다른 변수들과의 차이가 심해 종속

변수에 더 큰 설명력을 갖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모든 자료는 통

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공식통계이며, <표 1>과 <표 2>는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기

초통계량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특히 <표 2>는 우리가 고려하는 대부분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실증분석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이 생겨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유아사망률의 변동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아사망률을 논의에서 제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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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변수 TFR FLP DEN DIV AFB IND EPI RCDC

FLP
0.29***  
(4.76)

DEN
-0.73*** 
(-17.18)

-0.29*** 
(-4.86)

DIV
-0.004 
(-0.07)

-0.02 
(-0.37)

-0.03 
(-0.43)

AFB
-0.21***
(-3.49)

0.06
(0.97)

0.39***
(6.74)

-0.58***
(-11.38)

IND
0.44***  
(7.83)

-0.31*** 
(-5.12)

-0.33***  
(-5.55)

-0.08 
(-1.22)

-0.14**
(-2.19)

EPI
-0.48*** 
(-8.81)

-0.32***  
(-5.41)

0.52***  
(9.79)

0.24*** 
(3.98)

-0.22***
(-3.57)

-0.14** 
(-2.17)

RCDC
-0.24*** 
(-3.98)

-0.13** 
(-2.13)

0.10 
(1.59)

0.68***  
(14.82)

-0.73***
(-16.97)

0.01 
(0.13)

0.38***  
(6.54)

HCE
-0.57*** 
(-11.17)

-0.06 
(-0.94)

0.52***  
(9.63)

0.07 
(1.11)

0.08
(1.34)

-0.77***  
(-19.41)

0.30***  
(4.94)

0.09 
(1.47)

주: 1) 변수의 설명은 <표 1>을 참고하기 바람. 2)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을 의미함.

이상의 논의와 자료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밀도(인구 집적에 따른 소비의 질)가 

합계출산율(출산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식(1)에서 하첨자 는 지역; 는 연도;  는 상수항;     와 는 추정된 설명변

수들의 계수 값;  는 FLP와 DEN를 제외한 일련의 설명변수;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실증

분석의 기본모형은 앞 장의 이론적 모형에서 임금수준이 자녀의 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7) 임금수준을 반영하는 FLP와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DEN만을 고려하고, 이후 우

리는 기본 모형에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추정모형을 바꾸어 분석함으로써 다중공선

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한다. 또한 식(1)은 출산율의 변동이 이상의 설명변수들로 파악

7) 앞 장의 이론적 모형에서는 임금수준의 상승이 자녀의 수 결정에 양(+)과 음(-)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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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즉 통계 자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추세적 변화가 생겨날 수 있으며, 이러

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 추세변수’(이후 TREND)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추정방법은 일반적인 패널분석 방법인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 이후 FEM)과 

랜덤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 이후 REM)을 사용하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값들

은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기 위해 White(1980)의 방법에 기초한 수정된 분

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계산한다.8) 우리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이용해 FEM

과 REM 중에서 적합한 모형을 선정한다. 이와 같은 패널분석을 위한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2)에서 는 관측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효과를 나타내며, 나머지 표기들은 

식(1)의 경우와 동일하다.

Ⅳ.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설명변

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5개의 모형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한 하우스만 검정 결과가 고정효과 

모형(FEM) 혹은 랜덤효과 모형(REM)이 적절하다고 판정할지라도 Wooldridge(2010)가 제

시한 바와 같이 내생성 문제가 예상되거나 적어도 내생성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EM과 REM을 사용한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표 3>과 <표 4>에

는 각각 FEM과 REM을 사용한 추정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비록 두 모형의 추정결과가 유사

하게 나타나지만, 하우스만 검정 결과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식(2)의 관측되지 않는 지역

별 효과가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FEM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해석된다. 

8) 이분산성을 고려한 추정에 대한 내용은 White(1980), Wooldridge(200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패널분석의 일반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Wooldridge(2010)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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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

종속변수: TFR(합계출산율)

구  분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모형(E)

상수항　
3.360***
(0.495)

16.877***
(6.094)

22.006***
(5.996)

24.448***
(6.514)

24.940***
(6.499)

FLP
-0.015***
(0.006)

-0.015**
(0.006)

-0.015**
(0.006)

-0.009**
(0.004)

-0.008**
(0.004)

Log(DEN)
-0.206***
(0.077)

-0.273***
(0.086)

-0.446***
(0.095)

-0.473***
(0.099)

-0.485***
(0.098)

DIV
0.010
(0.039)

-0.007
(0.048)

0.037
(0.034)

0.035
(0.032)

Log(AFB)
-3.938**
(1.785)

-5.168***
(1.717)

-5.698***
(1.831)

-5.952***
(1.870)

IND
0.008***
(0.003)

0.006**
(0.002)

0.010***
(0.003)

EPI
-0.011
(0.012)

-0.014
(0.013)

-0.013
(0.013)

Log(RCDC)
-0.171*
(0.098)

-0.195**
(0.092)

HCE
0.007*
(0.004)

TREND
0.007*
(0.003)

0.036**
(0.016)

0.040***
(0.015)

0.036**
(0.016)

0.039**
(0.017)

R2 0.79 0.80 0.81 0.82 0.83



[p-값]

12.46***
[0.00]

17.79***
[0.00]

65.49***
[0.00]

46.68***
[0.00]

49.87***
[0.00]

관측치 수 256 256 256 256 256

주: 1) 변수의 설명은 <표 1>을 참고하기 바람.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3)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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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랜덤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

종속변수: TFR(합계출산율)

구  분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모형(E)

상수항　
2.301***
(0.273)

12.567***
(4.002)

11.159***
(3.155)

13.889***
(3.420)

14.510***
(3.487)

FLP
-0.010**
(0.004)

-0.009*
(0.005)

-0.003
(0.004)

0.001
(0.002)

-0.000
(0.004)

Log(DEN)
-0.085***
(0.010)

-0.054***
(0.014)

-0.042***
(0.009)

-0.022**
(0.011)

-0.019
(0.012)

DIV
0.015
(0.036)

0.020
(0.040)

0.068**
(0.029)

0.066**
(0.030)

Log(AFB)
-3.181**
(1.255)

-2.881***
(0.999)

-3.493***
(1.028)

-3.649***
(1.042)

IND
0.001**
(0.001)

0.002***
(0.001)

0.001***
(0.000)

EPI
-0.006
(0.013)

-0.012
(0.013)

-0.012
(0.013)

Log(RCDC)
-0.242***
(0.098)

-0.235**
(0.092)

HCE
0.001
(0.001)

TREND
0.006
(0.003)

0.029**
(0.013)

0.025**
(0.013)

0.016
(0.013)

0.039**
(0.017)

R2 0.21 0.23 0.34 0.44 0.42

관측치 수 256 256 256 256 256

주: 1) 변수의 설명은 <표 1>을 참고하기 바람.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3)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표 3>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FLP)과 인구밀도(DEN)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모형(B)의 결과에 의

하면 FLP와 Log(DEN)이 표준편차(4.12와 1.50, <표 1> 참고)의 크기만큼 증가하면, 다른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한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약 0.0618%와 0.4092%포인트만큼 

합계출산율(TFR)이 감소한다. 우선 FLP가 TFR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결과는 황진영･
이종하(2012), Becker and Lewis(1977), Bloom et al.(2009) 등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

으로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할수록 출산을 제약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서는 FLP의 증가가 자녀를 영육하는 데 필요한 재화의 양

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자녀 양육의 시간을 감소시키므로 자녀의 수 결정에 양과 음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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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존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표 2>에서는 FLP와 TFR 간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작

은 양의 값(0.29)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설명변수들을 고려하는 실증분석 결과는 FLP가 TFR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는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출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상황에서 

FLP가 TFR에 미치는 음의 영향, 즉 자녀 양육의 시간이나 기회비용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났음을 제시한다. 

또한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Log(DEN) 추정계수는 이론적 

모형의 예측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즉 소비의 질을 반영하는 인구밀도(인구 집적)는 자녀의 

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의 결과는 ‘시’의 출산율이 ‘도’의 출

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예를 들어 2017년 7개 ‘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TFR 평균이 

1.04인 반면, 9개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TFR 평균은 1.22이다.9) 

따라서 인구 집적으로 나타낸 소비의 질이 출산율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소비의 질을 개선시키는 요인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켜

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의 대도시 등에서 출산율 감소 현상이 두드러

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

조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재정분권 등의 제도 혹은 정책 등이 지역별 소비의 질의 격차

를 줄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FLP와 DEN)를 제외한 일련의 통제변수들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에 기초할 때 이혼율(DIV)의 증가가 출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통해 출산율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DIV 추정계수의 부호가 모형의 선택에 의존할 뿐

만 아니라 그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이는 DIV가 직접적으로 출산의 결

정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비혼이나 출산에 대한 선호 등의 변동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 결정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초산연령(Log(AFB))의 추정계수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음

(-)의 값으로 관측된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혹은 지

연시켜 혼인율이 감소하거나 결혼 연령이 상승지면, 출산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10) 일반적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황진영, 2013b; Hwang and 

9) 본 연구결과는 도시화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Bertinelli and Black(2004), Guo et al.(2012), 
Martine et al.(2013) 등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10) 이는 인구학에서 템포효과(tempo effect)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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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4; Philipov and Kohler, 2001). <표 3>의 모형(C)의 결과에 의하면 Log(AFB)가 

표준편차(0.04, <표 1> 참고)의 크기만큼 증가하면, 다른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한 상황에

서 평균적으로 매년 약 0.2067%포인트만큼 TFR이 감소한다. 

또한 산업구조(IND)의 추정계수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

(+)의 값이 관측된다. 이상의 결과는 “GRDP 대비 제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

로 TFR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송유미･이제상(2011)가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출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소비의 질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향후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좋은 연구과제일 수 있다. 

경제내의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하는 경제고통지수(EPI)의 증가는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비록 EPI와 TFR 간

의 상관계수(-0.48, <표 2> 참고)는 다소 크게 관측되지만, 이상의 결과는 EPI가 TFR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직접적이거나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어린이집 당 아

이 수(Log(RCDC))의 추정계수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관측된다. 다시 말해 특정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아이의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확대할 경우 출산율 제

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양을 반영하는 “GRDP 

대비 가계 소비지출 비율”(HCE)은 TFR에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이 출산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연

장선상에서 인구 집적으로 나타난 소비의 질이 출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

으로 파악한다. 이론적 모형은 Aoki and Konishi(2011) 모형을 변형시켜 소비의 질과 출산

율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때 인구 집적이 높은 지역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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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질이 높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이론적 모형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소비의 질의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이 상승해 적은 수의 자녀와 함께 재화에 대한 소

비의 증가가 생겨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2002∼2017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에 기초

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소비의 질과 출산율 간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때 ‘인구밀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의 질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 

집적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또한 실증분석은 인구밀도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혼

율, 경제고통지수(인플레이션율+실업률), 초산연령, 산업구조(제조업 비율), 어린이집 당 아이 

수, 가계소비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변수로 통제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 인구밀도(소비의 질), 초산연령 및 어린이집 당 아이 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산업구조와 가계소비(소비의 양)는 전통적인 유의수준에서 출산율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비의 질(인구밀도)이 출산율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결과는 이론적 모

형의 예측과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인구 집적이 출산율 하락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출산

율은 세대간에 걸쳐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변동하므로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사회적 구조적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출

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적 부분에 대한 지원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이종하･황진영(2018)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장

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동시에 주목할 때 정책의 효과가 

보다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인구밀도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나 재정분권 등의 제도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가능

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의미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많은 부분의 보충이 요

구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출산율 제

고 정책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의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종종 발견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소비의 질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인구밀도는 교육, 환경, 주택 문제 등의 다양한 후생손실을 초래해 출산율 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의 질을 반영하는 적절한 대리변수의 개발과 소비의 질과 

출산의 결정 간의 다양한 전달경로에 대한 향후 연구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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